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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정책의 위험성

임지섭(정책교육국장)

1. 들어가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었던 미국 대

선은 트럼프 총격 사건과 바이든에서 해리스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

체를 거치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측불허의 미국 

대선에 여러 복잡한 쟁점이 중첩된 가운데,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역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YouGov)의 여

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

엇이냐는 설문에 인플레이션(25%), 이민(13%), 일자리와 경제(12%) 순으

로 답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글 「연착륙 기대에 드리우는 장기

침체와 부채위기의 그림자」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경제는 비교적 빠르

게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서도 양호한 성장세와 고용 상황을 보였지

만, 이미 높아진 물가수준이 고착하는 가운데 재정위기와 부채위기의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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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58%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있고, 오직 28%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경제에 도움 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

다.1 그러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대비 20% 상승

한 높은 물가수준이 유권자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

의 부정적 평가는 트럼프 지지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

면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경제정책을 공약하고 있을까? 과

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할 경제정책은 2020년대 미국경제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과연 어떤 경제정책이 시

행될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

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은 비교적 

명확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 보수 싱크탱크 헤

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 트

럼프 캠프의 공약 ‘어젠다 47’, 공화당의 ‘2024년 정강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되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함의와 평가를 정리해본다. 

1 “Support for Joe Biden’s economic policies wanes amid inflation fears, FT poll finds”, 

《FINANCIAL TIMES》,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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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세계를 1930년대로 되돌리는 대외경제정책

1) 무역정책: 관세로 무역적자 해소하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2기 행정부 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무역정책이고 그 수단은 관세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대 이후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자유무

역이 확대되면서 관세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과 고용 없

는 회복이라는 문제가 주목받고, 그 원인으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국 무

역 흑자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지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형에서 트

럼프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실제로 시행했던 주요 관세 조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상

품의 수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해,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p와 10%p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무역협

정을 철회하거나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74

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상품에 네 단계를 거처 7.5%p~25%p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18~19년에 전개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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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무역갈등이었다.2

바이든 행정부 역시 무역과 대외정책 수단으로, 특히 중국을 대상

으로 관세 조치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동맹국인 유럽연합, 일본, 영국과 협의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부과되었

던 철강과 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저율할당관세로 대체했을 뿐, 그 외의 

관세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국 관세의 경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

가하며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5월 14일에는 중국의 전기차(100%), 태양

광 패널(50%), 철강·알루미늄(25%) 등 14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를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정책은 그 대상과 범위가 이전보

다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

호주의관세법 제정을 공약했다.3 먼저 보편적 기본관세란, 미국으로 수

입되는 모든 상품에 1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

프 캠프의 공약이 구체적인 시행 조치까지 상술하진 않았기 때문에, 보

편적 기본관세를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이나,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에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보

편적 기본관세가 기존 수입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 추가될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고,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

진현,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미래」,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

을호.

3 트럼프 캠프의 주요 공약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donaldjtrump.

com/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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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럽연합,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는 점에

서, 보편적 기본관세가 정말 ‘보편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호주의관세법은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

부의 무역정책 핵심 참모였던 피터 나바로는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의무로 인해 모든 국가에 낮은 관세

가 적용됨으로써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4 

각 WTO 회원국은 어떤 회원국에 적용하는 가장 낮은 관세를 다른 모

든 회원국에 적용해야 하지만, 상대국이 그것과 동일한 관세율로 맞춰

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경우, 

최혜국대우 의무에 따라 미국은 2.5%인 반면 유럽연합은 10%, 중국은 

15%, 브라질은 35%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이어서 상호주의관세법을 통해 

미국이 각 132개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를 상호 같은 수준으로 맞추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약 10% 정도인 58~63억 달러 감소

하고 35~3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 역시 

지난 7월 8일 채택한 2024년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캠프의 상호주의관세

법 공약을 그대로 수용해 제안하고 있다.5

4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766.

5 『2024 Republican Party Platform』, 2024년 7월 8일. 전문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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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국정책: ‘위험억제’에서 ‘전략적 탈동조화’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강경

한 대중국정책이다. 트럼프 캠프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공약

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에너지, 기술, 통신, 자원, 

의료, 국가자산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중국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을 4년

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도입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

은 연방정부와의 모든 계약을 금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한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나 공정한 경쟁자

가 아니라 ‘전체주의 적’으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여를 종식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6 앞서 언급한 라이트하이저 역시, 바이든 행정부

의 ‘위험억제’(de-risking)가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7  즉 중국경제와의 강도 높은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국익에 해가 되는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안보와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이중용도기술 분야에서 모든 협력을 중단하며, 나아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비교적 최근 제기되

기 시작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미국은 기존 사회주

6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12~13.

7 차정미, 「“Post-Election Order”,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국가미래전

략 Insight》 101호, 국회미래연구원,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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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의 ‘비시장경제국’을 세계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들 국가

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고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왔다. 

2000년 중국, 2012년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2022년 바이든 행정

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정상무역관계 지위

를 철회하고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

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의 인사를 중심으로 제

기된 것이다. 트럼프 본인 역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

역관계를 철회하고 최대 6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

급하기도 했다.

 

3) ‘G 마이너스 2’의 세계로 이끌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제시하는 대외경제정책의 목적은 1기 행정부 

시기의 목적과 기본적으로 같다. 즉,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업 산업을 보호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전

략적 경쟁에서 더 나아가 강도 높은 경제적 단절을 추구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가 미국과 공정하고 상호적 무역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

책 수단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보

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다.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에 기반한 동아

시아 수출 달러 환류로 유지되고 있다.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류란, 동

아시아가 생산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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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히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동아

시아 국가는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은 금융

적 지배를 누리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물가로 소비할 수 있었다. 2010년

대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수출 달러 환

류와 금융세계화는 여전히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물론 금융세계화는 계급적 모순을 내포한 것이었다. 중심부의 금융

자본가와 신흥국의 산업자본가가 수억 명의 신흥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맹을 맺은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국내로 보면, 엄청난 이윤을 

누린 초국적 금융자본의 성장과 가격경쟁력을 잃은 제조업이 해외로 떠

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의 몰락이 대비되었다. 트럼프는 금융세계

화에 내재한 계급적 모순을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하지만,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관세 조치는 무역적자를 감축하

지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도 못했다.8

그럼에도 트럼프는 다시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가 새롭게 제안

하는 관세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대상과 규모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포함해 트럼프가 제안하는 보편관세와 상호주의관세는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 4천억 달러를 포함해 약 3조 달러 이상의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영향을 

미쳤던 무역 규모의 약 10배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롭게 부과하기

8 Autor, D, A. Beck, D. Dorn, and G. H. Hanson, “Help for the Heartland? The 

Employment and Electoral Effects of the Trump Tariffs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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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대중국 관세의 약 150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제안한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주의관세가 실제

로 시행될 경우 나타날 교역효과를 전망한 분석을 [그림1]을 통해 살펴

보자.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관세·상호주의관세·중

9 김영귀 외,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4-6,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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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트럼프 관세정책의 수출입 효과

시나리오 1과 2는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 보편적 기본관세 10%p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관세를 

각각 25%p 추가 부과하거나 60%로 인상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3과 4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FTA 

체결국에까지 부과하고 중국에 각각 25%p 추가 부과하거나 60%로 인상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5

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상호주의관세(상대국 관세율-미국 관세율)를 부과하는 경우다. 

시나리오별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면, 보편적 기본관세 10%p를 FTA 체결국에까지 부과하고 중국

에 60%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의 무역수지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자료출처: 김영귀 외, 「2024 미

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4

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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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시행하는 각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수입액은 

약 2551억 달러에서 최대 4997억 달러 감소하고, 수출액은 약 836억 달

러에서 최대 184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약 1715억 달러에서 최대 3153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734억 달러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조치는 미국의 수입을 상대적

으로 더 많이 감소시켜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 자체는 가능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성장 저하와 물가 상승

이라는 막대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같은 분석에서, 보

미국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경제성장률 -0.12 -0.30 -0.15 -0.36 -0.17

소비자물가 1.8 2.7 2.4 3.6 1.8

미국의 관세 부과 

+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3-2

시나리오 

4-2

시나리오 

5-2

경제성장률 -0.12 -0.31 -0.21 - -0.17

소비자물가 1.9 3.2 10.4 - 2.0

[표1] 트럼프 관세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위 [그림1]에서 설명한 각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미국의 관세조치(보편적 기본관세를 FTA 체

결국에까지 부과하고 중국에 25%p 추가 부과)에 대응해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3-2),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10.4%p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2는 안정적 값이 없음.) 

이러한 거시경제적 비용은 주로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계급의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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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기본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약 0.12%p에

서 최대 0.36%p 감소하고, 상호주의관세를 시행할 경우 약 0.17%p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주의관세는 

미국의 소비자물가를 1.8%p~3.6%p 상승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17년 이후 새롭게 부과된 관세가 

미국 구매자(사실상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제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간 5

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측한다.10 즉, 트럼프

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가 공약하는 대규모 관세 조치는 일부 국내 생

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플

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노동자계

급에 전체적인 해를 끼칠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급진적인 관세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1930년대 또

는 그 이전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의 와이스먼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의 관세정

책이 1980년대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신자유주의적 거시경

제 관리 정책에서 이탈하여, 관세와 보호무역에 집착했던 20세기 초의 

공화당으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11 그러면서 1차 세계전쟁과 2

차 세계전쟁 사이에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1929년 대공황 이후 

10 Kimberly A. Clausing and Mary E. Lovely, Why Trump’s Tariff Proposals Would 

Harm Working American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5월.

11 “Trump Ignores the Ruinous History of Tariffs”, 《뉴욕타임스》, 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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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낳은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

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이

것이 각국의 보복관세나 환율통제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추동하여 

1930년대 대불황을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전쟁을 불러일으키

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이 미국이 2차 세계전쟁 이

후 형성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비판과 연결된다. 전후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철저히 미국의 세계전

략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개방된 시장과 자유무역의 확대라

는 일종의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신자유주

의 금융세계화로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세

계 금융위기,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위기와 같이 국

제협력이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

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일방주의

는 WTO 무력화와 파리기후협정 탈퇴에서 드러나듯 경제와 정치 모두

에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파괴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캠프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

서가 제기하는 대중국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전략적 경쟁’

으로부터 이탈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당이 합의한 중국과

의 전략적 경쟁의 핵심은,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되면서 점차 공

정한 경쟁자이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

여정책의 기대가 깨졌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을 대비하

면서도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재정립하여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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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12 그러나 트럼프가 제기하는 미국 우선주

의와 일방주의는 동맹국·제휴국과의 공조나 연대마저 무역분쟁으로 훼

손함으로써 규칙 기반의 다자적 국제질서 재정립이라는 목표에 완전히 

반한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세계의 분열을 오히려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

국과 중국이 세계에 공공선은커녕 혼란과 공공악을 제공하는 ‘G 마이

너스 2’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13

3.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를 심화하는 ‘부두 경제학’

1) 조세정책: 감세와 관세의 결합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 공약의 핵심이 관세라면, 국내 경제정책 공

약에서 핵심은 감세다. 그리고 감세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활용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입법된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이하 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은 최고 법

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하고, 개인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3%p 인하(최고소득 구간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는 이를 영구

화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한다.

12 이런 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관여정책의 완전한 폐기나 봉쇄정책으로의 복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임지섭, 「심화하는 전략적 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 《계간 사

회진보연대》, 2023년 가을호.

13 임필수, 「‘G 제로’를 넘어서 ‘G 마이너스 2’의 세계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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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에

서 이어지는 공화당의 공급 주도 경제학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공급 주도 경제학이란,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

하여 경제 전체의 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 인하가 실제로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세입 

역시 확충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는지는 논란이 

많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조세 인하가 노동 공급과 저축을 증가시킨다

는 논리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공급 주도 경제학이 그 영향을 지

나치게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한다. 루비니는 역사적이고 실증적으로 볼 

때, 세율 인하가 실제로 산출량 수준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전체 세수입 역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급 주도 경제

학은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일 따름이라고 평가한다.14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TCJA 역시 불과 몇 년 뒤 벌어진 코로나

19 대유행과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인해 실제 공급 측면의 효과가 있는

지는 실증하기 어렵다.15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한다는 점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TCJA 발효 

다음 해인 2018년 회계연도에 실제 징수된 세수액은 TCJA 입법 이전인 

14 ‘부두 경제학’이라는 말은 본래 1980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조지 부시가 레이거노믹

스에는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할 때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루비니는 공급 주도 경

제학이 감세만으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재정 역시 오히

려 확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두 경제학이라고 평가

한다. 공급 주도 경제학에 대한 루비니의 자세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Nouriel 

Roubini, Supply Side Economics: Do Tax Rate Cuts Increase Growth and Revenues 

and Reduce Budget Deficits? Or Is It Voodoo Economics All Over Again?, 1997.

15 William G. Gale and Claire Haldeman, Searching for supply-side effect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브루킹스연구소, 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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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예측한 세수액보다 2750억 달러 

적었다. 경제가 성장했고 다른 정책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대부분을 TCJA로 인한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16 아울러 의회예산

국은 TCJA를 연장하면 2033년까지 재정적자가 3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즉, 이미 미국의 재정위기와 부채위기가 ‘결정적인 선

을 넘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이

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7천억 달러로, 

GDP의 6.3%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이자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의회예산국의 향후 10년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평균 GDP의 2.1%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지출이 세입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 부채의 평균 명목 이자율이 2041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을 초과

하여, 순이자 지출액은 현재 GDP의 2.4%에서 2034년에는 3.9%로 증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현재 부

채 총규모가 35조 달러로 GDP의 97%인 상황에서 2034년 116%로 증

가할 것이다. 2054년에는 순이자 지출액과 부채규모가 GDP의 6.4%, 

17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7

16 William G. Gale, Did the 2017 tax cut—the Tax Cuts and Jobs Act—pay for itself?, 브

루킹스연구소, 2020년 2월 14일.

17 물론 민주당 역시 재정적자 문제를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예

산 삭감과 증세가 결합하여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과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증세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

언하는 한편, TCJA에 따른 개인소득세 감면 역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만료

하되 그 미만 소득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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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방정부의 재정위기와 부채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

프 2기의 조세정책 공약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연

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소득세에서 관세로 바꾸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이

다. 트럼프는 감세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고, 

앞서 언급했던 보편적 기본관세·상호주의관세나 대중국 고율 관세와 같

은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연방소득세를 폐

지하고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은 부두 경제학을 넘어 

미국경제를 19세기로 되돌리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트럼프의 구상이 그 자체로 완전히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현실의 관세 규모가 소득세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관세 규모는 연간 약 800억 달러로 전

체 세입의 약 2% 수준인 데 비해, 소득세 규모는 무려 2조 달러에 이른

다. 트럼프가 제안한 보편적 기본관세·상호주의관세법을 시행하더라도, 

관세 규모는 최대 2천2백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세

로 소득세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다만 연방정부의 세입에서 소득세 일부를 관세로 대체하는 감세와 

관세의 결합은 1기 행정부에서도 일부분 시행된 바 있다. 철강·알루미

늄 관세와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2017년 TCJA로 법인세와 소

득세를 인하한 것이다. 당시에는 관세와 감세의 결합 규모가 미미한 수

준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트

럼프 캠프가 내년 만료될 예정인 TCJA의 개인소득세 감면을 의회 입법

으로 연장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방정부의 세입 감소를 보편적 기본관

세·상호주의관세와 대중국 고율 관세로 채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세와 관세의 결합은 재정위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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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의 역진성을 강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 감면이 소득 증가

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큰 반면, 관세 인상이 

소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크기 때문이

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18  

트럼프의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 관세 수입을 7천8백억 달러 늘리

고 소득세 수입을 그만큼 줄인다고 가정할 때, 소득 분위별로 세후소

득이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2]에 따르면, 소득 하위 5분

위 가구는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후소득 증가는 없으면서 관세 인상

으로 인한 세후소득 감소는 8.5%에 이른다. 반면 상위 1분위 가구는 관

세 인상으로 소득이 3.8% 감소하지만, 소득세 감면으로 6%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세후소득이 2.2% 순증가한다. 상위 1% 가구는 세후소득이 

11.6% 순증가한다.

한편, 이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가정, 즉 대부분의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TCJA의 감세를 연

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분위별로 세후소득이 얼마나 증감하는지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3]에 따르면, 모든 소득 분위 가구에서 세후소득이 역

진적으로 순감소하는 가운데, 상위 1%의 세후소득만이 0.9% 순증가한

다. 전형적인 미국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분위의 세후소득은 2.7% 

순감소하는데, 이는 중간 분위 가구가 트럼프가 시행할 관세정책으로 

인해 연간 2600달러의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역시, 전략적으로 표적화된 관세는 미국의 

18 Kimberly Clausing and Maurice Obstfeld, Can Trump replace income taxes with 

tariff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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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대규모 관세와 감세가 소득 분위별 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크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는 소득 분

위가 낮을수록 크다. 따라서 관세와 감세의 결합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강화한다. (자료출처: 

Kimberly Clausing and Maurice Obstfeld, Can Trump replace income taxes with tariffs?, 피

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6월 20일.)

[그림3]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가 소득 분위별 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보편적 기본관세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20%,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

하면서 TCJA의 감세를 연장하는 경우 역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강화한다. 다만 이 경우 상위 1%

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 가구에서 세후소득은 순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Kimberly 

Clausing and Mary Lovely, Why Trump’s tariff proposals would harm working American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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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국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연방정부

의 세입에서 관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 추세

를 악화하고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20세

기 이후 연방정부의 역할 증대와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여 형성된 누진

적 소득세 제도를 19세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퇴보적 시도라고 비판

한다.19

   

2) 통화정책: 약달러와 저금리를 위한 연준 독립성 공격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해소를 향한 의지는 

그가 제시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와도 연결된다. 트럼프 캠프나 공

화당 정강정책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달

러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약달러’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강화해 ‘저금리’를 압박하는 통화정책을 논의하고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 이유는, 현재 달러가 너무 고평가되

어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즉 달러가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무역 상대국의 통화보

다 고평가된 ‘강달러’ 현상 때문에 미국의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한편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금리 인하다. 그러나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은 

19 Tariffs as a Major Revenue Source: Implications for Distribution and Growth,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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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감축이 아니라 거시경제 관리, 즉 물가와 실업률의 안정이다. 

따라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달러 

약세와 저금리를 관철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개

편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20

이에 따르면, 첫째, 트럼프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하는 선에서 연방

준비제도 의장과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이 기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는 더 나아가 연방준비제도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들

을 일반 이사로 강등시키고 새로운 의장·부의장을 임명하려 할 수도 있

다. 다만 그렇더라도 새 의장은 현직 이사 가운데에서 임명해야 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

지 않는 준비은행의 총재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집행권을 오직 대통

령에게만 부여하는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독

립 기관은 위헌이라는 보수적 법조계의 ‘단일행정부론’(unitary executive 

theory)을 활용해, 통화정책의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식으로 

연방준비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달러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한다는 트럼프와 라

이트하이저의 인식은 “무역과 경제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17세기적인(중

상주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21 즉, 무역적자와 마찬가지로 강달러 

20 David Wilcox, The 2024 election matters for the Fed like no previous electio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5월 16일.

21 Maurice Obstfeld, Trump’s Plans for the Fed Would Revive 1970s-Style Inflation, 프로

젝트신디케이트, 2024년 5월 8일.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험성  85

현상 역시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국과의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인 국가는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세계 모든 금융기관은 안전 자산으로 달러 또는 달러와 언제든 교환 가

능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이러한 달러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경제위

기일수록 ‘최후의 도피처’인 달러를 찾아 더욱 강해진다.

특히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한 인플레

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가 고착하

는 2020년대의 거시경제 조건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인상과 조

세 인하의 결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한편 재정적자를 한층 심화

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달

러 약세를 위해 통화정책 결정을 정치화하고 자의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중앙은행의 일관된 정책

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거시경제 관리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3) 에너지정책: 탈탄소에서 화석연료로의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캠프의 공약은 에너지정책에서

도 두드러진다. 1기 행정부 시기에 파리기후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

고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한 바 있는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인플레

이션을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

딜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화석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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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먼저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업과 일자리를 죽

이는 친중반미 정책’이라고 비난한다.23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고 주장하면

서,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는 제조업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에너지와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화석연료 우위로의 ‘복귀’를 지속

적으로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토지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

가하는 절차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하며, 화석연료 발전소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역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에너지 위기는 과도한 녹색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친환경·탈탄소 

보조금을 대부분 축소하고 민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트럼프는 적극적인 화석연료 시추 정책을 상징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연설에서 종종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비용을 50% 절감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버냉키와 블랑샤르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에너지 가격은 

2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Samantha 

Gross, What is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ck record on the environment?, 브루킹

스연구소, 2020년 8월 4일. 

23 Agenda47: 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 

202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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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인

플레이션율이 최대 9%에 이르렀던 기간에 에너지 가격상승이 인플레이

션의 가장 큰 기여분을 차지했고, 2022년 3분기에 인플레이션율이 3%

대로 하락할 때 역시 에너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기여분을 차지했다.24 

이를 고려하면, 저비용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적극적인 화석연료 시추 정책이 실제로 트럼

프가 공언하는 것만큼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무엇보다 미국의 시추량 

변화가 석유의 세계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

한다.25 석유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면, 미국을 포함해 세계

의 석유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말기에 에너지 가격

이 매우 낮았던 것은 미국 내 화석연료 시추량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이루어진 세계적인 경제 봉쇄의 영향이 더 크

다고 본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입법된 ‘인프라와 투자 및 일자리에 관한 법’(IIJA)이나 ‘인플레이션감축

법’(IRA)을 바꾸거나 폐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

해 의회를 우회하며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철회하기는 쉬울 것으로 전

24 Ben Bernanke and Olivier Blanchard, An Analysis of Pandemic-Era Inflation in 11 

Economie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4년 5월.

25 Samantha Gross and Louison Sall, Trump has big plans for climate and energy 

policy, but can he implement them?, 브루킹스연구소, 2024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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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연방대법원은 행정법을 둘러싼 주요 판결에

서, 행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심각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이

를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1980년대 이래의 ‘쉐브론 원

칙’(Chevron deference)을 뒤집고,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결과에 대한 문

제는 법률상 명시적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새롭게 제기하는 한편, 모호한 법령에 대해서는 판

사가 최선의 해석을 결정할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입법과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와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

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관련 법안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새

로운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관련 법안은 종종 규

제기관이 새로운 변화나 기술에 대응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소 

넓고 모호하게 입법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환경 관련 법안의 

모호성을 공격하며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데 있어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이 사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2024년 대선으로 돌아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경

제정책 공약은 1기 행정부 시기의 정책과 문제의식은 같지만, 그 수단

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트럼

프와 그의 경제 참모들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악용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강요하면서 미국에 대규

모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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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강력한 관세조치와 중국경제

와의 단절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새롭게 제안하는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주의관세가 영향을 미칠 무역 규모는 트럼프 1

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영향을 미쳤던 무역 규모의 약 10

배에 달하며, 적용 대상도 중국을 넘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시

행하려는 감세정책 역시 1기 행정부 시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트럼

프는 최고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고 TCJA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세입기반을 누진적 소득세에서 관

세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와 감세의 결합

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도록 중앙은

행 제도를 개편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본질적으로 반(反)경제학 내지는 ‘부두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거시경

제적 요인과 세계체계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무역

적자를 단순히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로 환원하기 때문이다. 거시경

제 관점에서 무역적자는 국내 투자의 증가에 비해 저축률이 낮거나, 소

비가 저축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으로 조달되며, 저축을 초과하는 소비는 해외로부터 수입으

로 이어진다. 미국은 대표적인 자본수입국이자 과잉소비 경제인데, 이

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세계화와 동아시아 달러 환류로 지탱된다.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이

러한 구조적 요인을 바꿀 수 없는데,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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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의 모순으로 인한 미국 대중의 불만을 외국 탓으로 돌리려

는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부두 경제학과 반세계화 정책은 금융세계화의 모순을 해

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경제와 노동자계급에 해로운 결

과를 낳는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와 감세의 결합이 2020년대 

미국경제의 핵심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를 오히려 심화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감세는 소득불평등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해 재정위기를 악화한다. 나아가 약달러와 저금리라는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 결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거시경제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며 불확실성과 경제적 혼란을 증대할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험성은 미국경제의 혼란을 심화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무질서를 심화한다는 데 있다. 트럼프가 제기하는 대

중국정책은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 강력한 경제적 단절만을 추구

할 뿐, 규칙 기반의 다자적 국제질서를 재형성하자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중국과의 ‘전

략적 경쟁’에서 점차 이탈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그리는 세계는 국가 간에 협력과 규칙을 쌓

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양자 간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다. 사회운동

이 제기했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대안은 반세계화가 아니라 대안

세계화였음을 돌이켜본다면, 트럼프가 미국을 ‘G 마이너스 2’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한 축으로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기 행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이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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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2기 행정부의 위험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첫째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주의’가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를 상징하는 것이 △ 상호주의관세법 입법, △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

우 폐지, △ 대규모 감세, △ ‘사회주의적인 그린뉴딜 정책’ 폐지와 같은 

트럼프 캠프의 ‘어젠다 47’을 대부분 수용한 2024년 공화당 정강정책과, 

트럼프 충성파를 자처하는 밴스 부통령 후보의 부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불확실성을 그나마 제어했던 것은 

의회였는데, 이는 민주당 외에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전

통적 엘리트 정치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공화

당 자체가 트럼프화된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

정책이 별다른 견제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에서 고용 없는 회

복이 문제가 되었던 2010년대 후반과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

후 고착된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의 압력이 훨씬 강해진 정세라는 점이

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와 세계경제에 불러일으킬 혼란

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

동은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위험성이 그가 그저 ‘괴상하다’(weird)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